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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형 수소경제,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수소경제는 2018년 혁신성장 3대 투자 분야 중 하나로 선정된 이후 2019년 관련 정책이 

구체화되고 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그린 뉴딜의 핵심투자 과제로 선정

최근의 수소경제에 대한 관심에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정책의 반복이라는 지적과 함께 

경제성 측면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시되고 있음

수소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 투자의 실현가능성을 타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소경제 전반에 대한 진단과 R&D 투자전략 마련이 필요

한국형 수소경제의 정책적 진단

한국형 수소경제는 90년대, 정책과 투자가 시작되어, 2000년대 초반부터 정책 영역을 

수소경제 전반으로 확장,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등을 통해 본격 추진

주로 수송, 발전산업을 중심으로 전략 마련과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정책적 수요 창출 등 노력을 기함

다만 후방산업의 고도화, 에너지 정책 연계방안, 산업생태계 역량 강화 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

한국형 수소경제, 기회와 가능성

우리나라 수소산업 생태계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기회와 가능성을 진단

- (강점) 모빌리티(자동차, 선박, 열차 등), 에너지(발전, 플랜트, 건축) 등 활용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풍부한 부생수소를 통한 과도기적 수소공급이 원활

- (약점) Upstream 분야의 낮은 기술력과 높은 부생수소 의존도는 장기적으로 약점이 

될 수 있으며, 기술개발 결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미흡

- (기회) 글로벌 환경규제의 강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은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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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 국제 유가 하락, 셰일혁명 등 전통 에너지 가격 변동과 타 신재생에너지의 직접 

활용, 에너지캐리어로써 타 ESS 방식의 고도화 등은 위협으로 작용 가능

산업생태계의 이슈와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수소산업 전주기 기업 대상 설문조사, 기업 및

기술･정책 연구자 인터뷰, 정부 R&D 분석을 진행

그 결과, 수소산업의 가능성, R&D 투자의지, 경제성 확보 시점, 정부의 역할과 요구사항 

등에 대한 현장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음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과 R&D 과제

그린 수소생산이 가능한 시점까지 수소생산 방식과 해외 수소 수입 등을 고려한 기술 

마일스톤 마련되어야 하며, 관련 주체 간 정책 협의체 수준의 협력 필요

궁극의 친환경성 만족을 위해 에너지 정책과의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공동 성과” 수준의 

협력과 실증 및 피드백 R&D를 통한 P2G, 이송･저장 등 기술의 시기적 정합성 요구

정책적 수요를 통한 자립적 산업생태계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최종 사업화를 목표하는 

프로젝트성 과제 중심으로 공급기업과 수요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본 이슈페이퍼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 의견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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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st and Present of Korea’s Hydrogen Economy

Since the hydrogen economy* has been in the spotlight since 2018, related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selected as a major investment task for 

the Green New Deal in preparation for post-covid19.

* hydrogen economy : an economy that uses hydrogen as an energy carrier.

Recently, concerns about the hydrogen economy have been pointed out as 

a repetition of past policies, and questions have been raised about its economic 

feasibility.

Despite uncertainties in the hydrogen economy, R&D investment strategies 

are needed to increase the feasibility of government policies.

Policy Diagnosis of Korea’s Hydrogen Economy

Korea's hydrogen economy policy and investment began in the 1990s and 

expanded to all areas of the hydrogen economy from the mid-2000s, and has 

recently been in full swing.

Strategies and R&D investments were made mainly in the transportation and 

power generation industries, and efforts are made to create public demand 

with the aim of revitalizing the industry.

However, the limitations are being exposed in upgrading upstream industries, 

linking them to energy policies, and growing industrial ecosystems.

Opportunity and Possibilities of Korea’s Hydrogen Economy

We diagnosed opportunities and possibilities through SWOT analysis of Korea's 

hydroge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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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ngth) Korea's competitive  transportation(automobile, ship, etc.) and energy

(power generation, plant, etc.) industries and abundant supply of by-product 

hydrogen are also strong points.

- (Weakness) Technology in the upsteam field and reliance on by-product 

hydrogen can be weak in the long run, and the  preper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 is insufficient.

- (Opportunity) Tightening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the Korean 

government's strong energy conversion policy can be an opportunity.

- (Threat) Changes in traditional energy prices due to the shale revolution and 

developments of other energy and ESS system can pose threats.

To investigate more detailed issues, surveys, interviews, and government R&D 

analysis were conducted.

As a results, we confirmed Industry’s opinion about the hydrogen economy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Policy Suggestions and R&D Tasks

A hydrogen supply technology milestone must be prepared until the green 

hydrogen can be produced, and close cooperation between relevant players 

is needed.

For zero emission, timely technical preparation should be made through R&D 

demonstration and feedback, as well as linkage with energy policy.

Public demand should be used to create a healthy industrial ecosystem, and 

suppliers and demand companies should move as 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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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수소경제,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Ⅰ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커지는 수소경제 입지

수소경제는 혁신성장의 3대 분야이자 그린 뉴딜의 핵심 과제로 주목

정부는 2018년 8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수소경제*를 3대 투자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발표

* 수소경제: 수소를 주요 에너지 캐리어로 사용하는 경제･산업 구조

- 또한, 2019년 10월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을 실현하기 위한 상세 기술 로드맵으로써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발표

- 이는 수소경제를 단순히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시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이를 통해 주력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

수소경제의 활성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추진 중인 그린 뉴딜의 핵심 과제로 선정

- 2020년 7월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구인 ‘수소경제 추진위원회’가 조기 출범하면서 

수소의 활용가능성의 제고가 함께 추진

※ 산업부의 2021년 기준 수소경제 투자금액 2,368억원 중 그린뉴딜 예산의 비중이 43.7%(1,036억원)

2. 실현되지 못한 정책의 반복에서 새로운 주력산업 확보의 계기로

수소경제의 핵심 기술인 연료전지는 80년대 이미 주목을 받아왔으며 2000년대 초반 정책적으로 

부각된 바 있음 

1987년 연료전지를 포함한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R&D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대형 R&D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친환경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이 발표되어 이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하였으나 이러한 정책적 기조를 이어나가는 데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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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수소경제의 재부상이 정책의 반복이며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보기도 함

이러한 부정적 관점의 주된 요인은 산업적 저변 확대에 필수적인 경제성, 표준, 인프라 및

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점 등임

3. 수소경제 방향에 대한 점검과 정부 R&D의 역할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

실현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수소경제는 구체적인 정부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며, 환경 규제 등 대외 여건으로 인해 기술적 고도화가 요구

2000년대 초반에 비해 화석연료의 한계와 그 대안으로써 수소경제의 파급성은 더욱 커져가는

추세로 이는 환경 규제의 강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

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수소경제 관련 R&D 수요는 정부의 역할이 선언적 정책에 

그치지 않고 산업에 밀착된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수소경제의 정책적, 산업적 특성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구현을 위한

R&D 투자전략에 대해 논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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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수소경제의 정책적 진단Ⅱ

1.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추진 추이

수소경제 추진의 법적 근거는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에 연료전지가 포함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정부 R&D 투자는 1990년 G7 프로젝트를 통해 본격 추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은 1,2차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소비구조 개선과 에너지원 다양화 

측면에서 대체에너지기술을 확보하고자 R&D기반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 

1990년, 국가주도 대형 R&D인 ｢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에서 연료전지 R&D가 

추진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수소전기차 개발의 성공을 이끌어낸 시도로 평가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1)]

⦁(배경) 1990년대 들어 소련의 붕괴로 인해 국가간 경쟁이 군사력 보다는 경제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기 위한 전략 기술 분야 선정 및 육성 필요성 제기

⦁(근거) 1990년 1월 10일, “2000년대 과학기술 선진 7개국 수준진입” 대통령 국정목표 제시 → 

1990년 1월 30일, 과학기술부 총괄 “과학기술 선진 7개국 수준 구현을 위한 세부실천계획 수립 

지침” 에 의거 선도기술개발사업 추진 

⦁(목표) 2001년까지 세계 7대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

⦁(추진 내용) “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은 제품기술개발과 기반기술개발로 구분하여 1992년 ~ 

2002년까지 총 18개 과제 추진

  ① 제품기술개발사업 : 차세대첨단기술제품 또는 미래 유망산업제품을 대상으로 산업화까지 5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

     ※ 대상 분야(9개) : 고선명TV, 신의약･신농약, 주문형 반도체, 차세대 평판 표시장치, 광대역 

종합정보 통신망, 의료공학, 초소형 정밀기계, 차세대 자동차(수소전기차 ’92∼’01), 고속전철

  ② 기반기술개발사업 : 파급효과가 크고 반드시 자력으로 개발해야만할 기술, 삶의 질 향상과 국가적 

당면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 고유의 기술을 확립해야 할 분야에 해당되는 기술

     ※ 대상 분야(9개) : 차세대반도체, 차세대 원자로, 정보･전자･에너지･첨단소재, 신기능 생물소재, 

차세대 초전도 토카막 장치, 첨단생산시스템, 감성공학, 환경공학, 신에너지(연료전지 ’92∼’01)

1) 고등기술연구원(2005),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그램 종합분석 연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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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정부는 연료전지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하는 한편 부처별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원천･상용화 기술 개발 추진

* 2003년 8월, 대통령 주재 ｢차세대 성장동력 보고회｣를 통해 국가 차원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2)으로 

연료전지가 채택

과기정통부는 수소프론티어사업단(2003년)을 발족하여 대학 및 연구소 중심으로 수소 

제조･저장･이송에 대한 원천기술 개발 추진

산업부는 수소연료전지사업단(2004년)을 발족하고 현대자동차, POSCO, SK 등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자동차 및 발전용 연료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추진

2005년 9월, 국가 차원의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수소 산업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최초의 

종합 정책으로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수소 생산･저장･이송 등 후방 산업과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자동차 등 전방 산업의 수소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종합 계획

“친환경 수소경제 강국 건설”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 산업별 핵심 기술개발, 수소연료전지 

산업화 지원, 수소경제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 전략

이후, 2015년까지 자동차 및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법 제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활용 

산업에 대한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산업 활성화 전략을 추진

(수소전기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환친차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 및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

<표 1> 환친차법 기본계획별 주요내용

2) 범부처 차원에서 경쟁력과 부가가치 잠재력이 큰 분야를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하고자, 차세대 성장동력을 

선정하고 사업단을 출범하여 R&D 추진

연도 기본 계획 주요 내용

2006
제1차 기본계획

(2006~2010)

⦁(목표) 2010년까지 연료전지자동차 시범운행 실시 등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제시

⦁1단계로 3년(2006~2008)간은 기초기술 개발을 집중지원하고 2 단계

(2009~2010)에서는 내구기술 확보를 통한 상용화를 집중 지원

2011
제2차 기본계획

(2011~2015)

⦁2015년까지 수소전기차를 출시하는 것이 주요 핵심으로 2015년까지 

수소전기차 1만대 보급 목표

⦁기술적으로는 현재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연료전지를 ’15년까지 

국산화하여 ’15년까지 중형차를 양산하고 ’18년 까지 연료전지버스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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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각 연도별 기본계획

(연료전지) 1997년, 연료전지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법을 재개정하고 1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현재 4차 기본계획이 추진 중

<표 2> 연료전지 주요 정책 및 내용

연도 주요 정책 주요 내용

1987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정
⦁대체에너지 중 연료전지가 포함되면서 수소관련 기술개발 

법적 근거 마련

1997

-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 

보급촉진법｣으로 개정

- 제1차 기본계획(’97~’06) 

⦁대체에너지 보급 정책 추가, 대체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대한 최초의 기본계획, 2006년 대체에너지 2% 공급 목표

2002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재개정

⦁수소에너지 추가, 발전차액지원제도(FIT)3)도입,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설립

2003,

2004

-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 재개정

- 제2차 기본계획(’03~’12)

⦁기술적 정의를 전면 개정, 신･재생에너지공공의무화, 

국제표준화 지원 추가

⦁2011년 신･재생에너지 5% 목표 설정,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집중 지원

2008 제3차 기본계획(’09~’30)

⦁2011년 공급목표 수정, 2030년 11% 공급 목표 설정, 

산업화 촉진 등 전략 변경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4) 최초 도입

  * ’12년 의무비율 3%, ’20년에는 10% 적용 계획 설정

2010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 재개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 및 공공건물 

의무화제도 강화

2012
발전차액지원(FIT) → 

공급의무화제도(RPS) 대체

⦁FIT 제도를 폐지하고 주요 발전사업자에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의무를 부과

  * 연료전지 REC 가중치 2.0

2014 제4차 기본계획(’14~’35)

⦁2035년 11% 공급 목표 설정, 울산 수소타운을 융복합형 

보급사업으로 전환하여 사후 인센티브 지원 

⦁연료전지의 경우 스택 고효율화, 대형화 기술 개발

⦁태양광 대여, 에너지기부 활동 등의 발전량을 RPS로 인정

출처 : 각 연도별 기본계획

3) 발전차액지원제도(FIT,Feed-in Tariffs): 정부에서 평가한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준가격과 시장 가격과의 

차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

4)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대규모 발전사

(이하 ‘RPS 공급의무자’)를 대상으로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제도

연도 기본 계획 주요 내용

2016
제3차 기본계획

(2016~2020)

⦁2차 기본계획에 대해 차량 및 충전소 설치 가격 등으로 달성이 미흡다고 

평가하고, “2020년 친환경차 상용화 시대 조성”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수소전기차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보급계획 수정

⦁수소전기차 가격 저감(40%) 기술개발, 충전인프라 확대, 사회기반 조성

(보조금, 세제지원, 인센티브 등) 중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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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산학연관 협의체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2KOREA)이 발족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수소 경제 발전을 위한 민간주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표방

정부와 지자체, 수소전기차 부품업체, 수소제조유통업체, 수소충전소 설치업체 등 86개의 

회원사가 참여하여 정부와 민간의 창구 역할(2020년 9월 기준)

저탄소 수소경제 사회의 조기 달성을 목표로 수소에너지 확산 및 수소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책과제, 제도개선 및 민간주도의 수소 보급 활성화 추진

2018년 8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3대 

전략투자 분야 중 수소경제가 선정되면서 지원 정책이 재부상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체질･생태계 혁신을 촉발하기 위해 투자규모･리스크 측면에서 

개별기업 차원의 투자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가차원에서 전략적 투자

산업 생태계 전반적인 수소 밸류체인 구축과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R&D 실증 및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하여 지속 투자 확대 계획을 밝힘

2019년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

특히, 연료전지 및 수소전기차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활용산업전반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 제시

또한, 선박, 열차, 드론 등 타 활용산업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적 

성숙도를 높여 시장창출이 가능하도록 확대 육성

2. 글로벌 수소경제 주요 정책

파리기후협약의 적용(’21)과 함께 글로벌 선진국에게 에너지 전환은 친환경 정책에서 

신기술･신산업･신인프라의 핵심 개념으로 확장

글로벌 선진국 사이에서 수소경제의 정책적 적극성에는 차이가 존재하나 지원 기조와 

기술 확보의 중요도는 높아지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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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에너지로서 인센티브 지원이 이루어지는 수준에서 에너지 전환 기조 하에서 수소 

밸류체인을 선점하는 마스터플랜이 마련되기도 함

- 그러나 환경규제의 강화와 활용산업에서의 가능성 확대로 인해 정책적 지원은 향후 강화될 

것으로 예상   

(EU)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에서 제시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경제활성화와 에너지전환의 핵심에너지원인 수소의 활용 확대를 위한 ｢유럽 수소전략(EU 

Hydrogen Strategy)｣(’20.07)을 발표

본 전략은 그린수소(Renewable Hydrogen) 활용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30년까지 

시장규모 확대, ’50년까지 청정수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함

- 단･중기적으로는 그린수소 생산 설비 확충, 저탄소 수소 활용에 대한 탄소배출 감축 

및 수소 시장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생수소가 사용되는 산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

※ 수소 산업 생태계 촉진을 위해 수송(버스, 특수목적차량, 대형화물 차량), 건물 등의 수요 활용 

확대 및 그린･저탄소 수소에 관한 인증 기준 도입 예정

<표 3> ｢유럽 수소전략｣ 단계별 주요 추진 전략

단계 주요 추진 전략

1단계(2020~2024)
- 6GW 이상 규모의 수전해 설비 구축 및 최대 100만 톤 그린수소 생산

- GW 단위의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대규모 풍력, 태양광 발전소 설립

2단계(2025~2030)

- 40GW 이상 규모의 수전해 설비 구축 및 최대 1,000만 톤 그린수소 생산

- 저탄소 수소 활용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탄소포집(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을 활용

- 산업이나 교통수단 외 주거/상업용 건물 난방에도 수소가 이용되는 ‘수소 밸리’ 개발

- 범유럽 수소 그리드 및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수립

- 동유럽 및 지중해 국가들과의 수소 교역

3단계(2030~)
- 항공, 선박, 산업･상업용 건물 등 탈탄소화가 어려운 광범위한 분야에 그린수소 

사용 확대

수소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및 공급망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유럽청정수소연맹(European 

Clean Hydrogen Alliance)을 결성

- 유럽청정수소연맹은 6개 산업(주거, 전송, 이동, 에너지, 산업 적용, 수소 생산)을 중심으로 

수소 수요･공급 연계, 그린수소 생산 확대, 민간 투자 유치 등 수소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 정부, 유럽투자은행 등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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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인프라 확충이 가장 활발한 독일의 경우 최근 ｢국가 수소 전략(National Hydrogen 

Strategy)｣(’20. 06)을 발표 

- 이는 유럽의 탄소 중립 이행과 더불어 철강･화학 산업, 교통 부문의 탈탄소화 및 수소 

시장 확대를 위한 것

- 그린 수소로의 전환을 위해 수전해 생산 설비 확충*, 국제 협력을 통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국가에서 그린 수소 생산 병행 추진

* ’30년까지 그린 수소인 수전해 생산 설비를 5GW 구축하고 ’35년까지 총 10GW 규모의 생산 

설비 확충 계획

- 그린 수소로의 전환과 더불어 과도기적으로는 CCS 기술을 활용한 저탄소 수소 생산방식을 

허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병행 추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활용 분야 중심의 정책에서 생산･이송 경제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도 점차 구체화

’13년 민관 파트너십인 ‘H2USA’와 ‘H2FIRST’를 설립하고, 민간 기업과 정부 기관이 

함께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중

- ’19년 기준 미국 전체 수소전기차 보급 대수는 약 7,937대(누적)로 세계 최대 규모이며, 

차량 외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적

- 특히 캘리포니아주에는 현재 45개 충전소가 운영 중이며, ’23년까지 매년 240억원을 

투자해 ’30년까지 1,000개 충전소 구축 계획

<표 4> 캘리포니아주 수소전기차, 수소충전소 보급 계획

수소전기차 수소충전소

2019년 2023년 2019년 2023년

약 7,900대 100만대 44기 1,000기

생산･이송 부문에서는 대표적으로 ‘WIND2H2’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풍력 발전으로 

생산한 수소를 LNG 파이프라인으로 이송할 계획

- 신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해 친환경성을 극대화하고, 이송은 기존 공급망을 활용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계획

- 현재 1,600마일 이상의 수소파이프라인이 구축된 상태로 향후 4개의 신규 액체 수소플랜트 

구축 계획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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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소를 생산･조달하는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에너지 정책과 연계된 

산업 로드맵을 통해 주요 활용산업으로 정책 확장

화석연료 수준의 수소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 공급 부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 수소 서플라이체인 개발과 국내 재생에너지 활용이라는 두가지 방안 채택

- 이를 위해 중동, 동남아,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제협력을 진행하는 한편, NEDO(신에너지산업

기술종합개발기구)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실증사업과도 연계를 진행 

산업 정책으로는 ’14년 수소로드맵 수립 개정 후, 5차 에너지기본계획(’18.07.)을 반영하여 

｢수소･연료전지 전략로드맵｣(’19.3.)을 발표

- 기술적 스펙과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한 목표를 제시하고 분야별 추진현황을 점검

3. 한국형 수소경제 추진의 정책적 특징과 한계

전방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적 기반 혁신에 초점이 맞추어짐

우리나라 수소정책은 수송산업(수소전기차) 및 발전산업(연료전지)의 양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이전의 수소정책도 주로 이러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옴

수치화하여 설정된 정책 목표는 이를 실행할 정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연계되어 투자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그 시행 계획 등을 통해 추진 전략과 연차별 추진 계획 

등을 명시

<표 5>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추진전략 및 이행 로드맵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 추진전략】

추진 

전략

’18 ’22 ’30 ’40

수소경제 준비기 수소경제 확산기 수소경제 선도기

⦁수소산업생태계 조성

⦁제반 인프라 구축 및 

법제도적 기반 완비

⦁수소이용 비약적 확대

⦁대규모 수요･공급 

시스템 구축

⦁해외 수소 생산 및 

수전해 본격화

⦁탄소프리 수요･공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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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 이행 로드맵】

2018년 2022년 2040년

모빌

리티

수소차
1.8천대

(0.9천대)

8.1만대

(6.7만대)

620만대 이상

(290만대)

승용차 1.8천대(0.9천대) 7.9만대(6.5만대) 590만대(275만대)

택시 - - 12만대(8만대)

버스 2대 2,000대 6만대(4만대)

트럭 - - 12만대(3만대)

(  ) 안의 숫자는 내수 규모

수소충전소 14개소 310개소 1,200개소 이상

열차･선박･드론 R&D 및 실증을 통해 ’30년 이전 상용화 및 수출프로젝트 추진

에너지

연료

전지

발전용 307.6MW
1.5GW

(1GW)

15GW 이상

(8GW)

가정용･

건물용
7MW 50MW 2.1GW

가스터빈 ’30년까지 기술개발 완료 → ’35년경 상용 발전

(  ) 안의 숫자는 내수 규모

2018년 2022년 2030년 2040년

공급･

가격

공급량

(=수요량)
13만톤/年 47만톤/年 194만톤/年 526만톤/年 이상

공급방식
①부생수소(1%)

②추출수소(99%)

①부생수소

②추출수소

③수전해

①부생수소

②추출수소

③수전해

④해외생산

①부생수소

②추출수소

③수전해

④해외생산

수소가격
-

(정책가격)

6,000원/kg

(시장화 초기가격)
4,000원/kg 3,000원/kg

’18년도 수소경제 관련 R&D 사업은 목적형 내역사업 단위로 4개 수준이었으나, ’19년, 

’20년 각각 9개, 12개의 신규 사업이 추진되어 양적인 증가5)가 이루어짐

<표 6> 최근 3년간 수소경제 관련 R&D 사업수 및 해당 사업예산 추이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수(누적) 4(4) 9(13) 12(24*)

R&D 투자규모 56,597 81,727 151,869

※ 사업수는 내역사업 단위, 투자규모 단위는 백만원

* 1개 내역사업 종료

5) 상기 통계는 본 연구진이 수소관련 목적형 내역사업 단위로 산정한 것으로, 산출방식에 따라 다소간의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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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체 분석

- ’18년 이후 관련 정책*이 수립되면서 이와 연계하여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형 R&D 사업 

투자가 확대되었음

* 3대 혁신성장 전략 투자 분야 중 ‘수소경제’ 채택(2018.8),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1)

- 다만 ’20년에 증가한 R&D 사업은 생산･저장･이송 등 upstream 분야가 일부 포함되어있으나,

대다수는 활용 분야(자동차, 선박) 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19년 이후 신규 R&D 사업(내역단위) :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수소버스), 친환경수소연료선박R&D

플랫폼구축,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 수소트럭 개조기술개발, 상용급수소액체플랜트핵심기술개발, 수소

상용차세대연료전지시스템기술개발 등

산업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수요 창출 노력이 이루어짐

공공수요를 통한 수용성 증대와 확보된 수요가 초기 시장 형성과 기업의 수소산업 진출 및

경쟁력 강화 등 기업 성장에 기여함

- 공공수요 충족을 위한 제품 출시와 상용화 과정에서 실제 운전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활용함으로써 기술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상용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됨

정부는 직접 수요를 창출하는 공공수요 외에도 민간 수요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옴

- 대표적으로 RPS 제도 내 수소 연료전지 가중치를 상향 적용함으로서 타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비 연료전지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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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공공수요 확대와 정책적 수요 창출 방안에 수반될 인프라 구축은 민간 수요 성장을 

견인할 수 있으며, 이는 기술개발 가속화와 시장의 조기 형성을 가능케 함

[참고] 공공수요 및 정책적 수요 관련 사례

① 투싼ix FCEV 사례 : ’13년 개발된 현대차의 투싼ix FCEV는 덴마크 코펜하겐, 스웨덴과 광주시 등 

국내외 공공수요에 우선 공급하여 트랙레코드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설계 개선에 성공한 바 있음

② 수소버스 사례 : 수소전기차의 특성에 적합한 상용차 시장의 성장이 요구되므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수소버스 시범 운영 및 보급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18.12) 내 수소버스 보급 목표 : 2대(’18년) → 2,000대(’22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 내 수소버스 보급 목표 : 2,000대(’22년) → 40,000대(’40년)

  ** 서울, 부산 등 7개 주요도시 35대 보급을 시작으로 추가 확대 예정

③ 연료전지 발전 사례 1 : 서울시는 지난 ’13년부터 시내 중대형 건축물에 수소 연료전지 설치 시, 

인허가 심의 및 환경영향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정책적 수요 확대 지원 

④ 연료전지 발전 사례 2 : 울산TP와 울산시는 지난해 4월부터 울산 화력발전소 내 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시범 운영을 추진하여 현재 구축 중이며, 지난해 10월에는 현대차, 두산퓨얼셀, 울산TP가 

연료전지 분산발전 실증을 위한 MOU를 체결함. 이를 통해 PEMFC와 PAFC 하이브리드 타입의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에 대한 실증이 수행될 예정

이러한 우리나라 수소경제 정책은 활용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와 R&D 투자를 통한 기술 

혁신 등 긍정적 성과를 얻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지님

활용 산업분야로의 선택과 집중은 수소전기차나 연료전지 분야의 기술수준 향상에 큰 

기여를 하여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공급 산업의 고도화는 미진

※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는 전･후방산업 전주기 고도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수소 수요량 

조달 방안이 부재하며 단가목표 달성안도 구체적 제시가 미흡

P2G 기술 등 에너지 연계방안에 대한 기술 로드맵이 불명확하여 수소경제와 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미흡

- 현재 수소산업 upstream 지원전략은 REC 제도에 주로 의존하며 활용산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성격으로 제한되어있는 상황

- 경제성 확보를 위한 면밀한 기술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상호간 보완 관계의 구축이 요구되나, 

이러한 구체적 방안은 부재

※ 日 P2G 목표 : 기술개발을 통해 수전해장치 CAPEX를 2020년까지 5만엔/kW 수준으로 낮추고, 

FIT제도의 일몰시점인 2032년을 P2G 상용화 시기로 설정

정책적 기조가 중소기업 산업생태계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못한 내생적 한계



Ⅱ. 한국형 수소경제의 정책적 진단

13

- 2000년대 초반부터 제시되어온 정책적 비전이 대다수 연관 기업의 기술적, 산업적 성숙도로 

이어지지 못하였으며, 수소 활용 분야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인프라 전반의 경쟁력은 취약

※ 국내 기술수준이 취약한 생산･저장･운송･충전 분야는 중소기업이 86% 차지하고 있으나, R&D 

투자는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20.7. 관계부처 합동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

- 산업 자립화 시점이 요원한 상황에서 기술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의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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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수소경제, 기회와 가능성Ⅲ

1. 수소 산업 생태계 SWOT 진단

강점

수소경제가 적용 가능한 주력산업들을 대부분 보유함으로써, 기술적 역량 강화가 산업적 

성과로 연계되기 유리한 구조 

- 모빌리티(자동차, 선박, 열차)와 에너지(발전, 플랜트, 건축) 모두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력산업

으로 이를 중심으로 보급 가속화와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세계 최초로 양산기술에 이른 수소전기차와 시장 규모 1위인 연료전지 분야는 글로벌 

선도국 수준으로 평가

대단위 석유화학 공업단지로부터 확보 가능한 부생 수소

- 열화학적 수소 생산이 수소경제가 지향하는 궁극적 방식은 아니나, 경제성 확보 이전까지 

중간적 대안으로써 초기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음

약점

수소 upstream 분야의 미비한 기술력과 그레이 수소 의존도

- 활용산업 기술에 비해 수소 생산, 저장, 이송 기술은 여전히 해외 의존적이며, 핵심 부품과 

기자재도 대체로 수입에 의존

※ 생산･저장･운송･충전 분야는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수준 또한 수소전기차와 발전용 

연료전지 부분에서만 높음(’20.7. 관계부처 합동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

- 강점에서 언급되었던 부생수소*는 친환경적 수소생산 방식이 아니므로 중장기적인 수소경제 

도입취지를 약화시킴과 동시에 전주기적 관점(life cycle)의 환경성 평가시 불리

* 국내 수소 생산의 90% 이상이 천연가스 추출이나 부생수소를 통해 수소를 얻는 것으로 분석(포스코연구원

‘수소경제의 경제적･기술적 이슈’)

미비한 제도

- 수소전기차 저장장치 용량, 수소선박 운항 근거, 충전 설비의 설립 기준 등 여전히 제도 

공백들이 존재하며 이는 기술개발 결과의 적절한 활용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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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글로벌 환경규제의 강화 

- 자동차와 선박 등 운송수단, 발전 등에 다양한 형태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관 산업들은 대안적 기술과 방안 마련이 시급

- 이는 투입 대비 이익이라는 기존의 경제성에 환경 규제로 인한 과징금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는 등 기존의 수익 모델이 변화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수소경제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제고시키는 외부요인으로 작용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 기조

- 재생에너지 3020 정책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수소를 통한 에너지 저장과 

활용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회로 작용

- 또한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민간의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위협

추가 화석에너지 채굴과 COVID 19 등 수요 변화로 인한 유가 변동

- 셰일 혁명 등으로 인해 에너지 고갈 위기와 지역적 자원 편중이 완화되는 추세이며 이는 

수소경제의 근원적 배경 중 하나인 에너지 안보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

타 그린 에너지 및 ESS 기술의 혁신

- 그린 수소는 P2G 기술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효율이 낮으며, 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가속화 혹은 기술혁신으로 인해 상대적 장점을 상실할 가능성

-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부하 평준화를 위한 대용량 전력저장 캐리어로써의 장점을 갖고 

있으나, 배터리 및 압축 공기 등 타 ESS 기술의 발전도 지속 이루어지는 중

정부 주도의 산업 형성으로 인한 정책 의존성

- 국내 수소산업은 구매보조금, R&D 자금 등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으며, 대체로 경제적 

자립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 추진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아 계획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기업의 기술혁신 유도가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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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생태계의 이슈와 요구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수소 산업 생태계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 인터뷰를 바탕으로 기업의 

인식과 개선사항 등을 조사

(설문조사) 국내 수소산업 전주기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 수행

- 수소 산업에 종사하거나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①공급산업과 ②활용산업으로 

구분하여 총 105개 기업을 조사하였으며, 이 중 47개(45.7%) 기업이 응답

※ (활용 산업) 수소전기차, 충전인프라, 수소선박, 연료전지

(공급 산업) 수소에너지의 생산, 저장 및 이송

- 설문항목은 응답자 특성, 수소 산업 진출 동기,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수소 산업 

애로/개선 요인 및 정부 지원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구성

(인터뷰) 수소 산업 생태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현장의 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주요 

분야를 선정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심층 인터뷰 수행

- (인터뷰 대상) 현장방문의 경우 수소선박, 연료전지, 수소저장장치, 수소 생산, 충전소 

등의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책임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

※ (활용 기업) A기업 : 수소선박(부산), B기업 : 연료전지(경기)

(공급 기업) C기업 : 수소저장장치 및 충전소(부산), D기업 : 수전해 및 충전소(경남)

- 또한 유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기업, 민간 연구소 등의 정책 전문가들을 대면 또는 서면 

자문 형식으로 인터뷰하여 현장 의견과 설문 결과를 해석하고 보완

※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선급 등

- (인터뷰 방식) 구조화된 문항을 개발하여 사전에 발송하고 현장에서는 문항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생태계 현황, 애로요인, 개선 사항 등의 구체적인 의견 청취

수소산업 기업들은 본 분야를 미래의 신규 주력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한 정부 R&D 

과제 참여에도 매우 적극적임

기업의 수소산업 진출 주요 동기로, ‘신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응답한 비율이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주력 품목과 수소산업과의 직접적 연계성이 낮은 경우도 있으나(8%) 대부분의 기업은 

수소산업에 연관된 범용품목을 특화해가면서 생태계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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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소 산업 진입 동기

(A 기업) 당사는 수소연료전지용 선박을 미래 신사업으로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2년 그린선박관련 

정부 R&D 프로젝트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수소 산업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B 기업) 당사는 기존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에서 Spin-off하여 신규 창업하면서 

수소 산업에 진입하였습니다.

(C 기업) 당사의 주력 품목은 선박용 소화설비, 고압가스용기이며 수소저장용기 사업에는 CNG 가스용기 

등과 연계하여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D 기업) 당사는 기존 브라운가스를 이용한 절단기에 사용할 가스를 생산하기 위해 처음으로 수전해 

장비를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수소 생산을 위한 알카라인 수전해 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수소충전소 사업에 뛰어 들어 현재 수소충전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수소산업 진입 및 기술역량을 확보하는데 정부 R&D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소 산업관련 기업 중 정부 R&D 과제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82.2%이고, 이 중

3건 이상 참여한 비중이 59.9%로 나타남

- 특히, 공급 산업에 대한 정부 R&D 참여 비중은 58.3%인 반면, 활용 산업에 대한 참여 

비중은 90.9%로 활용 산업에 있는 기업의 정부 참여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

※ 정부 R&D 과제 참여 비중(%) : (공급 산업) 생산(66.7), 저장･이송(50.0) / (활용 산업) 연료전지

(100.0), 수소전기차(100.0), 수소선박(100.0), 충전인프라(66.7)

<표 7> 정부 R&D 참여 경험 및 횟수

본격적 수익이 실현되고 있지 않음에도 R&D 투자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며, 향후 

이익발생시기에 대해서는 산업별 인식의 차이가 존재

수소 전방산업은 절반 이상이 2~5년 이내 이익의 발생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투자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

- 다만 수소선박 분야는 대부분 10년 이내로 응답하여,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최근 받는 

조명과 별개로 산업적 성숙도 제고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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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산업은 대체로 이익 발생 시기를 5년 이내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국내 수소의 저장 

및 이송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될 것인지에 좌우될 것으로 인식 

- 주된 현 공급 방식인 부생수소~고압 저장･이송은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응답하여 

공급 방식 전환을 통한 경제성 확보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터뷰) 수소인프라 기업

현재 대부분의 수소충전소의 경우, 수소 트레일러로 수소를 공급 받고 있으나, 수소충전소의 규모가 대형화 될 

경우, 현재 200bar 수소트레일러를 2~3회 수송해야되므로 수송비용 증가로 수소 가격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정책 전문가

현재 수소의 단가는 이송과정 중에 급격히 상승합니다. 현재의 수요가 아닌 미래의 수요 예측에 기반하여

경제적인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초기 CAPEX가 높더라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지역에는 파이프라인과

같은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 경제성 확보에 대비해야 합니다. 

<표 8> 수소 생태계별 향후 투자 계획 및 이익 발생 시기 인식

(단위: %)

구분

향후 투자계획 이익발생시기

적극확대
시장 판단 후 

투자확대
현유지 현 수익

2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수소 공급 50.0 50.0 27.3 18.2 45.5 9.1

수소 생산 50.0 50.0 16.7 33.3 50.0 0.0

수소저장･이송 50.0 50.0 　 40.0 0.0 40.0 20.0

수소 활용 36.4 60.6 　 15.2 42.4 27.3 15.2

수소전기차　 57.1 42.9 　 0.0 57.1 42.9 0.0

충전인프라　 44.4 55.6 　 22.2 66.7 11.1 0.0

수소선박　 　 75.0 25.0 0.0 0.0 25.0 75.0

연료전지발전 30.8 69.2 　 23.1 30.8 30.8 15.4

기술적 성숙도가 낮은 분야일수록 자금이나 인력보다 수요처 확보가 시급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책적 수요 등 구체적 방안 강구를 요청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수요처 확보가 37.6%로 가장 절실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공급산업에서

수소생산이 51.5%, 활용산업에서는 수소 선박이 41.7%로 높게 응답

- 수소 생산 및 저장･이송 부문은 주요 수요처인 수소 충전소 부족과 더불어 수소 활용 

분야의 시장 확대가 시급히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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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은 국내 산업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수요처 확보에 가장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 초기 형성을 위해 공공 수요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식

(인터뷰) 선박분야 기업

수소선박의 경우,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수요처 확보 없이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R&D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지역 관공사 등에서 노후화된 연안 관공선에 대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가능한 수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구매조건 등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 수소 연료전지 부문에서는 수소에 대한 국민의 정보와 인식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시급히 확보해야 할 요인으로 나타남

(인터뷰) 연료전지분야 기업

연료전지를 활용함에 있어 수소 안전성 및 신재생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대폭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민 수용성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표 9> 수소 생태계별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확보해야 할 우선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수소 공급 수요처 확보(44.9%) 인력 확보(14.5%) 규제대응(10.1%)

수소 생산 수요처확보(51.5%) 인력확보(12.1%)
선진제도도입(9.1%)

규제대응(9.1%)

수소 저장･이송 수요처확보(38.9%) 인력확보(16.7%) 규제대응(11.1%)

수소 활용 수요처 확보(36.5%) 기술력 확보(13.5%) 자금 확보(12.0%)

수소전기차　
수요처 확보(30.8%)

자금 확보(30.8%)
인력 확보(17.9%) 기술력 확보(10.3%)　

충전인프라　 수요처 확보(38.9%), 기술력 확보(16.7%)
규제대응(13.0%)

인력확보(13.0%)

수소선박　 수요처 확보(41.7%) 기술력 확보(25.0%) 규제대응(16.7%)

연료전지발전 수요처 확보(36.0%) 사회 인식(수용성)(13.3%) 자금 확보(12.0%)

반면 정부 역할로는 인프라나 제도개선 보다는 정책자금* 확대가 시급하다고 응답해 자립화 

이전까지의 정책자금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자금 : 구매보조금, 기술사업화자금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등 산업적 성과가 뚜렷한 분야에서도 정부의 구매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이에 대한 지원이 감소할 경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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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해당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자금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 즉 시장 확대가 가장 시급히 확보되어야 하는 

요인으로 인식

※ 수소전기차는 2020년 넥쏘 기준으로 중앙 정부 2,250만원과 지자체에서 1,000~2,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대당 최대 4,25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연료전지는 전력판매대금(SMP)과 공급인증서판매대금(REC6))을 합하여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LNG를 추출하여 수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LNG 가격에도 

수익의 영향을 미침

[참고] 연료전지 수익 구조

⦁연료전지 수익구조는 SMP와 REC 가격을 합한 금액을 정부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

  - SMP는 해당 시간에 운영되는 여러 종류의 발전기가 원가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

  - REC는 정부 보조금 성격으로 정부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발전 수익에 영향

⦁(예시) REC 가중치가 2(연료전지 기준) 이면, 발전량 1kWh당 SMP 110.78원, REC 42원 가중치 

2 = 84원으로 총 194.78원 수익(2020년 1월 기준)

(인터뷰) 정책 전문가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가 소비형 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운영 경제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REP(신재생에너지대여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자가 소비형 연료전지 인센티브로 인해 보급이 활발하나, 연료전지는 제외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확대적용이 필요합니다.

- 수소 생산 부문에서는 활용 산업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수전해 등 그린 수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재하여 사업에 어려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터뷰) 수전해분야 기업

수전해 사업의 경우 국내에는 장비 구축 및 운영 시에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보니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수전해로 수소생산 시 그린수소로 별도 

분류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어 사업화가 국내보다 훨씬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반면 수소 선박 분야는 실증 및 인프라 부문에서 정부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조사되었으며, 

특히 시험, 인증 등을 통한 트랙레코드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

6) REC는 재생에너지 시설비 또는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 가중치를 부여해 신재생사업의 수익을 보조하는 

수단이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통해 공급의무자는 공급 의무량(공급자별로 의무 공급량이 차이가 

있음)에 대해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춰 전력을 생산하거나 REC를 구매해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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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선박은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인증으로 인해 운항이 어려운 실정으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며, 해외로 진출하기에도 국내 실증 및 인프라가 부족하여 품질 인증, 트랙레코드 

등이 없어 수요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인터뷰) 선박분야 정책전문가

대형 수소 선박의 경우,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에 비해 우리나라 기술적 수준이 미비할 뿐 아니라 

운항을 위한 제도 역시 미비합니다. 

따라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과 관련하여 단일 기업에서 수행하기 어려우며, 제품 개발, 국내외 인증 

및 육상 실증과 관련하여 단계별 조선소/기자재업체 참여한 대형 국책과제 지원 및 관공선 적용을 통한 

해상 실증 연계 지원이 필요합니다.

- 인프라 부문은 부품 기업은 인증관련 규제 완화, 사업자는 운영 자립화를 위한 제도 

신설 등에서 정부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인식

(인터뷰) 수소인프라 부품기업

수소충전소용 밸브의 KS 인증관련 제도 도입의 시기 연장과 검사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소충전소용 밸브의 검사 기간은 약 2~3개월 소요되며, 이후 공장 심사 등을 추진해야 인증제품이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요되는 검사 비용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충전소 건설 촉진과 더불어, 국산 제품이 충전소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밸브에 대한 KS인증제품이 
관련 시장에 공급될 시점까지 별도 유예기간 또는 예외조항으로 지정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수소인프라 운영사업자

추출기를 적용한 On-site형 수소충전소에서 생산한 수소를 주간 Peak 시 한전 그리드에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 공급할 때 REC를 크게 주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다. 

<표 10> 수소 생태계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정부가 지원해야 할 우선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수소 공급 정책자금(27.3%) 실증 및 인프라(19.7%) 선진제도도입(13.6%)

수소 생산 정책자금(33.3%) 실증및인프라(18.2%) 대국민홍보(15.2%)

수소 저장･이송
기술개발

(22.2%)

정책자금

(19.4%)

선진제도도입, 

규제완화실증및인프라

(16.7%)

수소 활용 정책자금(24.1%) 실증 및 인프라(19.0%) 규제완화(16.4%)

수소전기차　 정책자금(38.1%) 실증 및 인프라(28.6%), 기술개발, 대국민 홍보(11.9%)

충전인프라　 규제 완화(27.8%) 정책자금(20.4%) 실증 및 인프라(16.7%)

수소선박　 실증 및 인프라(33.3%) 정책자금(19.8%) 기술개발, 선진제도 도입(14.3%)

연료전지발전 정책자금(20.5%)
규제완화, 기술개발, 

대국민홍보(15.4%)

실증 및 인프라, 

구매 연계(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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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Ⅳ

1. 실현가능한 수소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목표-이행을 상시 점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최종 목표로 하는 그린 수소방식의 생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술성과 경제성을 면밀히 고려한 중간 마일스톤 확립

수소 생산량, 목표 단가 및 친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소 생산 등 upstream 

파트를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여 보완해야 함

- 수소생산 방식이 추출부터 수전해 등 기술의 전환이 가능한 시기를 상정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수소 수입 비중과 방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시기에 따라 수소생산 방식과 해외 수소 수입비중의 변화를 반영해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할 것인가?” 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아울러, upstream 분야 경제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기술 전환 시기와 적용 방식에 

따라 기술 마일스톤을 도출하고, 공백영역에 대한 R&D를 신속히 수반하여야함

- 특히 저장과 이송방식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최적 솔루션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나리오별로 

최적 대안을 예측하고, 정부 R&D를 통해 핵심기술 확보 및 실증 대비 

* 예를 들어 해외수소 도입 시 요구되는 액화, 유기저장 등 대용량 수소 저장 기술과 화물창 기술 

등이 적시에 준비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R&D 지원 전략 마련

도출된 기술 마일스톤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R&D 소관 부처, 민간, 출연연 등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 수준에서 유사 과제 조정, 공백 영역 도출, 목표 spec 공유 등이 이루어져야 함

2. 산업 정책과 에너지 계획간의 정합성 확보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궁극적 친환경성

(Zero Emission) 구현

친환경성은 수소경제의 근원이자 결승선으로서, 수소산업 전주기 친환경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전해 등을 통한 그린수소 확보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수소경제의 근원에 탄소경제로부터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궁극적 친환경성 

달성이라는 목표가 내재되어 있음

- 글로벌 수소경제와 관련 시장의 본격적 활성화 시점에는 그린 수소 생산 기술의 보유 

여부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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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간의 협조는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공동 성과” 수준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

에너지 정책은 수립과 실행단계에서 산업 정책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나 상호간 

정책의 정합성은 미흡한 상황

- 수소 산업 정책에는 수소 생산량과 기술개발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나 재생에너지 생산량과 

수소생산 효율, 이송 및 저장 효율 등을 고려한 구체성이 부족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목표로 하는 그린 수소 수급을 위해 에너지 정책에서의 재생에너지 

공급 방안이 보완되어야 하나 구체성 있는 연계방안은 부재 

정책간의 협조를 통한 R&D 전략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P2G 그린수소 생산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하에 영역간 역할 분담과 시기적 정합성 확보가 중요

-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부하전원에 대한 정밀한 예측을 통해 수전해 등

수소 생산 기술의 효과적 실증을 위한 지원 필요

- 수소 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에너지 믹스를 고려한 수소 공급 시나리오와 재생에너지 

확대 시점을 고려한 생산, 저장･이송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 필요

수소 생산의 그린化는 핵심기술 확보와 함께 실증을 통한 피드백 R&D가 고려되어야 함

국내 그린수소 생산과 해외 생산 후 도입이라는 대안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필수적인 P2G 

수전해 원천기술부터 상용화 수준의 성숙이 중요

- 이와 같은 전주기 기술개발은 단계 간 연계가 중요하며 특히 대형 장치산업인 에너지 

산업의 특성 상 정부 주도의 실증 R&D 지원이 필수적

- 신속한 기술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이트에서의 

실증 연계를 통한 즉각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생산된 그린 수소의 고밀도 저장, 장거리 이송을 위한 물리적, 화학적 저장･이송기술도 

동일한 스케쥴 안에서 개발함으로서 시기적인 정합성을 도모해야 함

3. 그린 뉴딜을 통해 확대될 정책적 수요는 자립형 생태계 전환의 계기로

수소경제가 차세대 성장동력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립형 산업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규모의 경제 확보를 전제로 함

* 기업이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자생적 경영활동이 가능한 산업생태계



한국형 수소경제의 지속가능한 실현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역할

24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수소 인프라의 확산, 관용차량의 친환경화, 제로 에너지건물 도입, 

공공 시설물 리모델링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할 전망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 상향, RE100 지원 정책 등도 넓은 의미에서 정책적 수요 

확대 정책에 포함

- 그린 뉴딜은 역량 있는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기까지 

지속적인 기술역량 확보를 가속화할 수 있음

공공의 수요 연계*와 제도적 수요 유도**가 자립형 생태계의 궁극적 형태는 아니나, 민간 

자생적으로 산업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 육성 및 기술수준을 견인하는 수단적 역할

* 공공 수요 연계 : 공공혁신조달과 같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관용차, 관용선박 및 공공시설물용 

연료전지를 구입하여 초기 시장 수요를 증대시키는 직접적 방식

** 제도적 수요 유도 : RPS 제도와 같이 정책적 도구를 통해 연료전지 보급 수요를 유도하는 간접적 

수요 확대 방식 

실증과 연계된 정책적 수요 진작을 위해 공급기업과 수요처가 함께 참여하는 R&D를 지원하여 

최종 Spec 달성 및 추가 기술개발 필요 영역을 해결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R&D는 결과물의 최종 사업화를 염두에 둔 프로젝트성 과제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수행 기간과 최종 수요처가 명확해야 함

R&D 의 결과물에 대해 공공부문에서의 선제적 도입이 초기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실증-공공조달」을 패키지 지원

공공 부문 실증을 통한 트랙레코드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여 신뢰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실증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FEEDBACK해야 함

- 이는 수소산업 분야의 정책적 수요 유도가 단지 산업적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 아니라 

장기적 수소경제 신뢰성 확보와 실증데이터 확보에 있기 때문임

※ 정책적 수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신중히 고려

   ⦁공공부문이 신기술의 테스트베드화가 됨으로서 충분한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Risk가 전가될 우려

     → 안정적 운용 안전성에 관해서는 명확한 신뢰성 데이터를 제시하도록 하며 주기적 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책적 수요를 제한할 필요

   ⦁공공 시장 내에서의 적절한 경쟁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혜기업의 기술 보완이나 산업 생태계로의 

성과확산 없이 제품만을 단회성으로 공급하는데 그칠 우려

     → 공공 부문 실증을 통한 트랙레코드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여 신뢰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 

실증 데이터를 공공으로 적극적으로 FEEDBACK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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